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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4년 2월 KDI 경제동향

 (내용요약)  ☞ 바로가기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

    - 상품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의 내수 부진이 물가상승세 둔화에 기여

    - 반면,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 이와 같은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는 생산부문에도 반영되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임

    -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더라도, 비제조업 업황전망 심리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제조업 업황전망 심리지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냄

    - 한편,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내용요약)  ☞ 바로가기

  ○ ‘23.1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건설

투자는 감소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0.6%, 전년동월비 6.2%),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0.2%)이 모두 

증가하여 全산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출은 설비투자(전월비 5.5%, 전년동월비 △5.9%)는 증가, 소매판매(전월비 △0.8%, 전년동월비 △2.2%), 

건설투자(전월비 △2.7%, 전년동월비 △1.2%)는 감소

    - 소비자심리<’24.1월 CSI 101.6(전월대비 1.9p)>는 상승, 기업심리 중 실적<전산업 BSI ‘24.1월 실적 69(전

월대비 △1p)>은 하락, 전망<(전산업 BSI 2월 전망 69(전월대비 1p)>은 상승

  ○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물가는 상승폭 축소

     - ‘24.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23.12월 28.5만명 → ‘24.1월 38.0만명),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축소(’23.12월 3.2% → ‘24.1월 2.8%),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5%,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 ‘24.1월 중 금융시장은 美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는 하락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665&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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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내용요약)  ☞ 바로가기

   ○ ‘23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대비 51.9조원 감소하였음

   ○ ’23년 세외수입은 28.5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금융영업이자수입 증가(+1.5조원) 등에 기인함. 다만, 예산 대비로는 3.5조원 증가

   ○ ‘24년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5조원(경쟁입찰 규모는 11.0조원)

     -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  3년물(%, 기말): (’23.8)3.711 (9)3.884 (10)4.085 (11)3.583 (12)3.154 (’24.1)3.261 (2.8)3.305

10년물(%, 기말): (’23.8)3.821 (9)4.030 (10)4.325 (11)3.699 (12)3.183 (’24.1)3.345 (2.8)3.400

     - ‘24년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2.5조원으로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하였다.

     - ’24년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1.6조원) 전환 

   

’22년 ’23년 ’24년
10월 11월 12월 1월

□ 발행잔액 937.5 998.0 1,011.6 1,016.1 998.0 1,010.0 1,010.0

□ 발행액 168.6 165.7 10.5 6.9 4.0 12.5 12.5

□ 평균 조달금리 3.17 3.57 4.07 3.87 3.52 3.27 3.27

□ 응찰률 275 271 291 304 285 333 333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92.9
(+28.9)

219.5
(+26.5)

218.6
(+4.7)

221.7
(+3.1)

219.5
(△2.2)

221.1
(+1.6)

221.1
(+1.6)

보유비중 20.5 22.0 21.6 21.8 22.0 21.8 21.8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감액 354억원...최근 5년 중 최대 감액

 (내용요약)  ☞ 바로가기

  ○ 2023년 재정운용 결과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35,440백만원임. 지자체 76곳에서 117

건이 감액됨. 이는 최근 5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감액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임

  ○ 사유별로는 공사/설계 관련 감액이 10,408백만원(10건)으로 가장 많음. 이어 특별교부세 관련(9,381

백만원, 35건), 사업관리부적정(7,072백만원, 38건) 순임. 특히 특별교부세 관련은 이전과 달리 감액 

사유로 급증해 지자체별 집행 관리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는 세가지임. △보통교부세 허위 자료 제출, 

△수입징수태만, △법률위반 과다지출임. 지방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임

  ○ 수입징수태만이나 불법적 지출은 해당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힘. 동시에 교부세 

운영체계 상 다른 지자체에 피해를 미칠수도 있기 때문임. 감액 사유는 일상업무에서 발생함. 

특수한 사유가 아님으로 타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639&menuNo=4010100
http://firiall.net/report/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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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 (개정 ‘24.2.13 시행 ’24.8.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로가기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며,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초ㆍ중등 외국교육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 ‘24.2.13. 시행 ’24.2.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로가기
 

 -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

상 34세 이하’로 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공포,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 ‘24.2.6. 시행 ’24.2.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로가기

  -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ㆍ농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B0%EC%97%85%EB%8F%84%EC%8B%9C%EA%B0%9C%EB%B0%9C+%ED%8A%B9%EB%B3%84%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C%EC%A7%81%EC%9E%90+%EC%B7%A8%EC%97%85%EC%B4%89%EC%A7%84+%EB%B0%8F+%EC%83%9D%ED%99%9C%EC%95%88%EC%A0%95%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6%8D%EC%96%B4%EC%97%85%EA%B3%A0%EC%9A%A9%EC%9D%B8%EB%A0%A5+%EC%A7%80%EC%9B%90+%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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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강원지역 청년 유출 대응 방안

 (내용요약)  ☞ 바로가기

 - 강원지역의 이동인구*는 최근 중장년 및 고령인구 순유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순유출 확대로 감소 전환
    

    * 이동인구= 전입인구 – 전출인구(주민등록 기준)

    ** 중장년 및 고령층을 50세 이상 인구로, 청년인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로 정의  

 - 청년층의 도내 이탈은 ① 양질의 일자리 부족, ② 미흡한 정주여건, ③ 열악한 교육 및 

보육 여건 등에 주로 기인함.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원

으로 도약)

 - 월세비 지원, 주택 신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하고,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

인구 증대를 도모(청년이 머물고 싶은 강원으로 발돋움) 

 - 또한,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참여형 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보육여건을 개선(청년이 공부·육아하고 싶은 강원으로 성장)

■ 강원도 관광, 관광객 수가 아닌 산업으로

 (내용요약)  ☞ 바로가기

 - 지역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성과는 지역관광의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관광객 수와 관광소비 지출의 총량이 지역 관광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제는 단순한 총합이 아닌 본격적인 산업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봐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은 단순한 ‘Tourism’이 아닌 Tourism+Econmics)’를 정책적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모으는 단일목적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유럽은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으로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도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트랙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연구원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20/view.do?nttId=10082236&menuNo=200570&searchBbsSeCd=z18&pageIndex=1
http://www.gi.re.kr/Home/H10000/H10200/boardView?board_key=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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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적발

 (내용요약)  ☞ 바로가기

 - 493건 700억원 규모... 윤정부 국정과제 ‘사각지대 점검’ 이행결과

 - 폐업 사업장 지원, 인건비 중복지급 등 숨어있던 부정수급 정상화

 - 올해 현장점검 대폭 강화, 보조금 낭비사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24.2.15)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함.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지난해 점검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하여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

 이번 실적은 ’18.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22: 4,603건 → ’23: 7,521)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

화(‘22: 330건 → ’23: 400)한 결과임

■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내용요약)  ☞ 바로가기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기본계획 2주기(2024~2026) 사업 수립·발표

 - 「고도화형」, 「폴리텍 연계형」 신설로 사업 성과 확대,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육부는 1월 26일(금)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게획’을 수립·발표 함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옴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

(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함

기획재정부

 

교육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657&menuNo=401010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81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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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내용요약)  ☞ 바로가기

 -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챠량, 자율주행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함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 함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 특례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서비스, △캠핑카 공유 서비스, △e-잉크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내용요약)  ☞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

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34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OTQ3M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c3JjaFdyZCUzRCUyNg%3D%3D

